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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상품의 특성 

한국인에게 처음부터 언론은 공익적 목적을 띠고서 배포되는 계몽적 홍보물이었지, 그 자체가 

하나의 판매물건으로 인식된 것은 아니었다. 한성순보, 독립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해방 후에 

나타난 민간 신문들, 그리고 방송들이 모두 민족을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산업자본을 위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위해 태어났고, 그런 만큼 국가권력으로부터, 정권으로부터, 

그리고 산업자본으로부터 권력이나 자본에 대한 상당한 특혜를 부여 받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한국 언론은 소위 계몽적 치외법권주의에 젖어있었다(김학수, 1996, 1998a).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판매상품의 시장논리에 따라 발전해온 서구언론의 전통과 다른 점이다.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국민들이 언론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예컨대, 1996년 7월 15일 조선일보의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남원당 보급소 판매요원이 

중앙일보 판매요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신문상품의 판매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일반 국민들은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양쪽 판매요원들 모두 이미 수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그런 조건 속에서 치열한 판매경쟁이 살인을 

불러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사실 신문사의 판매조직은 언론이라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활용하여 온갖 종류의 탈세와 폭력조직을 배양하는 성역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이다. 어쨌든 그 

판매요원 살인사건은 언론이 공공재라기보다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첨예하게 경쟁하는 

정보상품이라는 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데 기여했다. 

 언론이 단순히 계몽적 홍보물이 아니라 시장논리에 따라가는 판매상품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언론의 상품적 특성들이다(장용호, 김학수, 정상윤, 1994). 

 언론상품의 첫 번째 특성은 이중상품이라는 점이다. 뉴스라는 일차상품을 언론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일차상품의 판매효과를, 다시 말해서 언론소비자집단을 광고주에게 다시 광고라는 

이차상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이 언론상품이다. 물론 전자가 주력상품이고, 후자는 전자에 의존되어 

있는 종속상품이다. 이런 이중상품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언론상품밖에 없다. 따라서 

언론상품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받으려면 주력상품의, 가치가 높아야 하고, 종속상품의 

가치는 주력상품의 갑이 높아지면 저절로 높아지게 마련이다. 

 언론상품의 두 번째 특성은 매우 부패속도가 빠른 상품이라는 점이다. 신문을 읽는데 또는 

방송뉴스를 듣는데 30분 이상 소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사들인 

언론상품은 30분도 경과하기 전에 이미 그 상품가치를 잃고 만다. 그만큼 부패속도가 빠른 

상품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신문값과 늘 비례해서 판매되고 있는 라면은 1년 이상 두고 

먹어도 괜찮을 것이고, 심지어 우유도 보통의 온도에서 30분 이내에 부패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부패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 만큼 언론상품을 속전속결로 팔아야 하고, 그러기에 상품의 



선전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곧 지구가 무너진다”는 식의 선정성을 발휘해야 하고, 그런 

만큼 30분 이내에 모두 팔아치워야 하는 한계 속에서 치열한 판매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언론상품의 세 번째 특성은 주로 소비재산업의 성장에 의존하는 기생상품이라는 점이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소비자로 한 저관여(low involvement) 상품이다. 예컨대, 

평균교육수준이면 누구나 언론상품을 소비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구매할 때 주택이나 

자동차 구매 때와는 달리 깊은 심리적 관여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범한 일반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재들이 자신들의 상품가지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되풀이 해서 광고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마당이다. 이것은 곧 소비재산업의 성장이 언론의 종속상품 판매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확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재산업에 기생하는 꼴이 된다. 특히 언론의 

종속상품이 언론상품의 전체수익에서 차지하는 몫이 커질수록 그런 기생상품의 특징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1997년 11월 21일 IMF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의 모든 산업에 대한 

시장논리가 재평가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그것은 한국의 독특한 시장구조에서 자본주의의 

보편적 가치인 공정한 경쟁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논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이 모든 산업부문에서 때로는 국가권력을 통한 

강제적인 힘으로 그리고 대부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산업이라고 왜곡된 

시장구조 속에 있지 않았을 리가 없고, 그런 만큼 소위 구조조정을 비켜갈 길이 없다. 따라서 이제 

언론을 계몽적 홍보물로 바라보기보다 위에 언급한 상품적 특성들의 관점에서 조망해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다. 

  

II. 한국언론산업의 왜곡 

 한국의 여론산업이 왜곡되어 있는 근본 이유는 무엇보다 언론의 이중상품의 특성이 전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일차상품인 뉴스를 판 능력에 따라 그 능력을 

광고의 형태로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종속상품의 판매 효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중상품의 특성이 시장논리에 따라 정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선 언론상품의 뉴스상품 

판매력, 예를 들면, 신문의 경우 판매부수량 및 방송의 경우 시청률이 정확하게 조사되어지고 

공개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한국신문업계의 경우, 선진국들에서 신문업계가 공동비용부담으로 자율운영하고 있는 

신문판매공사제도(ABC)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 방송 전파 및 전송선의 국민소유권 

개념에 따라 그 상용자들에게서 거두어들인 공익자금, 즉,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돈을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정부가 그런 공사제도를 만들어주었건만 그 제도를 수용하는 신문사도 거의 

없고, 그것을 감독하는 정부도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곧 

신문의 정확한 판매부수가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신문사들은 각자 

최대 30%이상의 무가지를 포함한 엄청나게 과장된 허위부수를 자신들의 실제 판매부수인 양 

선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조작된 판매부수는 신문의 종속상품인 공고를 광고주에게 팔아먹는데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 엄격하게 말해서 신문의 위협적 강요와 조작된 판매부수에 따라 광고주들은 과도한 

광고비를 신문사에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광고비가 또한 상품소비자에게 전이되어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신문구독자수는 적은데, 그 

구독자수와 동일해야 할 광고소비자수는 과대평가되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곧 

신문시장의 시장논리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방송산업의 경우에도 그런 현상은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방송전반을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연유하여 신문산업과 반대의 현상을 낳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신문에 

비해 싼 광고비를 방송광고공사가 묶어준 대가로 광고주들은 시청률에 크게 관계없이 고정된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다. 물론 이것 또한 시청률과 무관하게 광고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논리의 왜곡을 말해준다. 

  

<표 1> 중앙종합일간지 광고수입 비중 (1995) 

  

신문                                 광고수입(%) 

서울                                    74.5 

세계                                    73.2 

조선                                    84.9 

한겨레                                 72.4 

자료 : 기자협회보, 1996년 5월 24일, 3면 

  

<표 2> 지방신문 광고수입 비중 (1995) 

  

신문                                 광고수입(%) 

강원일보                              76.2 

광주매일                              84.3 

광주일보                              81.4 

국제신문                              87.8 

경인일보                              72.7 

부산매일                              85.8 

경남신문                              79.7 

대전일보                              75.8 

인천일보                              79.4 

전남일보                              73.5 

제주신문                              72.1 

자료 : 기자협회보, 1996년 5월 24일, 3면 

  

 이런 언론의 이중상품의 특성이 시장논리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결과는 신문산업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이재경, 1997a). <표 1: 중앙종합일간지 광고수입 

비중>과 <표 2: 지방신문 광고수입 비중>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지 및 지방지들의 신문사 수익 중 

광고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70~80%가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표 3: 



일본신문광고 수익 비중>과 <표 4: 프랑스신문 광고수익 비중>에서 본 일본 및 프랑스에서 

광고수익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엄청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표 5: 미국신문 광고수익 

비중>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주요 신문재벌들의 광고수익 비율과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일본과 프랑스는 주력상품으로 얻어지는 구독료수익이 매우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곧 광고수익률의 영향을 신문산업이 적게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의 경우에는 

광고수익률이 높지만 신문판매부수량의 공개산정에 따라 이루어진 광고수익률, 즉 시장논리의 

정확한 반영을 가리키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크고 경기변동이 적은 한, 신문사 수익도 견고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신문산업의 경우, 그 높은 광고수익률이 조작된 판매부수량 및 

신문권력의 위협적 강요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공고수익률을 유지시켜 주는 경제조건이 

바뀌거나 신문의 권력적 지위가 약화되면 즉시 신문산업의 수익성이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다. IMF구제금융 사태를 맞아 경제조건이 엄청나게 악화되고, 민주화의 진척과 함께 

언론수용자들의 권리찾기가 본격화되면서 왜곡된 언론산업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오늘날 나타나고 언론환경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한국언론산업의 왜곡이 낳은 결과는 또한 언론상품의 기생적 특성에 의해 더욱 악화될 

소지를 갖고 있다. 일반소비재 산업의 성장에 기생하는 언론상품의 광고수익은 그 소비재산업의 

경기위축이 일어나면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소위 경기불황이 닥치고 일반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바로 일반소비재산업의 도산 내지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소비재에 대한 광고감소를 나타난다. 지금 겪고 있는 IMF구제금융 사태는 급격한 경기후퇴와 

구조조정이 겹쳐서 소비재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존립위기를 초래했고, 그런 만큼 

언론상품의 기생적 특성은 즉각적이고도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주력상품, 즉 

뉴스라는 일차상품의 판매력이 견고하면 언론산업이 경제적 타격을 적게 받을 수 있지만, 

한국언론처럼 허약하고 허위의 일차상품 판매력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기의 폭발력은 

원자탄 투하에 비유될 정도로 크다. 

  

<표 3> 일본신문 광고수익 비중 

  

연도                    지대                    광고 

1990                    38.1                    46.5 

1991                    38.9                    46.2 

1992                    42.7                    42.3 

1993                    45.3                    40.1 

1994                    47.2                    39.0 

  

자료 : 한국언론연구원, 1996, P.42 

  

  

<표 4> 프랑스 신문 광고수익 비중 (1998) 

  



신문                                 % 

Le Figaro                         70 

Le monde                        45 

Le Parisiaen                    28 

Libération                         20 

L’Humanité                      11.5 

La Croix                            8 

  

자료 : Raymond Kuhn, The Media in France,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95. 

  

  

<표 5> 미국신문 광고수익 비중   

  

신문                                               광고비중(%) 

  

Central Newspapers                        76.1 

Knight-Ridder                                   76.2 

Times-Mirror                                   75.7 

Chicago Tribune                               80.2 

Bostone Globe                                 75.8 

Gannett. Co. Newspapers                55.0 

  

자료 : Editor and Publisher, 1993. 3. 13 : 1995. 3. 18. 

  

  

<표 6> 업종별 신문광고비 (단위 : 백만원) 

  

업종별                 ‘96상반기          ‘97상반기(전년대비)index         ‘98상반기(전년대비)index 

  

기초재                 27,548               18,912(69)                    13,269(70) 

식품/음료           152,543              126,011(83)                    71,144(56) 

제약                    69,135              90,039(130)                    54,402(60) 

화장품/세제         19,930               15,439(77)                    11,277(73) 

출판                   129,368             134,783(104)                   93,093(69) 

의류/섬유            47,035              55,463(118)                    55,650(100) 

일반 산업기기      10,963             11,967(109)                    8,622(72) 

정밀 사무기기      19,643             17,879(91)                    13,486(75) 

전기/전자            182,158             16,6051(91)                   146894(88) 



수송기기               50,726             62,870(124)                   48,726(78) 

가정용품              36,226              40,937(113)                   33,013(81) 

화학공업               6,490               4,457(69)                     5,277(118) 

건설/건재             76,484             81,686(107)                    70,867(87) 

유통                      89,91               85280(95)                     68,066(80) 

금융보험증권        45,668              36,778(81)                   46,247(126) 

서비스/오락         251,562            296,786(118)                   225,555(76) 

관공청단체           66,302             67,541(102)                    63,436(94) 

의료/교육             53,203             62,223(117)                   76,997(109) 

그룹기타              53,408             47,496(89)                     28,768(61) 

합계                  1,388,300          1,422,599(102)                 1,125,789(79) 

  

출처: 한국광고데이터 

  

실제로 1998년 상반기의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등 4대 매체의 광고매출액은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김상훈, 1998). <표 6: 업종별 

신문광고비>과 <표 7: TV광고 판매현황>은 한국언론의 이중상품적 및 기생상품적 특성들이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신문광고비는 97년 상반기에 비해 

98년에 약 21% 감소했으며, 그 중에서도 식품 · 음료에서 44% 및 

제약 · 약품에서 40%를 위시하여 일반소비재들에서 엄청난 광고매출액 감소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방송

광고 매출액도 1997년 상반기에 8,847억원이던 것이 1998년 상반기에 31.3%감소한 6,077억원으로 떨

어졌다. 방송광고의 판매율도 1997년 상반기에 80%이상을 유지하던 주요 공중파 방송들도 98년 상반

기에는 50%대를 유지하였고, 기타 방송들은 30%대를 겨우 유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광고매출액의 감소가 신문산업에 미친 영향은 더욱 심대하다.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한국 신문계

는 엄청난 부채차입금과 환율상승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윤전기 및 CTS시설에 대한 리스 비용을 안고 있

기 때문이다(김택환, 1998; 백승권, 1998). <표 8: 언론사 부채차입금 규모>에서 보는 것처럼, 

97년 말 기준으로 많게는 중앙일보의 6,015억원에서 적게는 한겨레의 324억원까지 부채차입금을 안고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갚아야 할 리스비용만도 <표 9: 중앙일간지 리스비용>에서 보는 

것처럼 많게는 중앙일보의 1,370억원에서 적게는 한겨레의 36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누적된 부실경

영의 결과는 현재의 경영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음에 틀림없다. 

 한국언론산업이 본질적으로 주력상품의 시장논리를 왜곡한 상태로 소위 광고라는 종속상품의 판매에

만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그 종속상품의 시장마저 고갈된 현재의 상황에서 겪는 존립위기는 너무나 당연

한 결과이다. 바로 이런 상황, 즉 종속상품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언론산업은 생존을 위해서 불가

피하게 주력상품에 다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뉴스라는 주력상품은 또한 부패속도가 어떤 상품

보다 바른 특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과거 동종매

체간에서 경쟁하던 시절에서 신문, 방송, 잡지, 유선방송, 위성방송, 컴퓨터통신 등 다양한 이종매체들간

의 경쟁이 치열해진 현재로 넘어오면서 주력상품의 가치창출은 더욱 험난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이미 



상당수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외 무료뉴스를 가장 부패되지 않은 싱싱한 상태로 접속하고 있

는 상황에서 기존 매체들이 주력상품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증가는 쉽게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상, 언론상품의 세 가지 특성들인 이중상품, 기생상품 및 부패상품과 연관하여 한국언론산업이 왜곡

되어 있는 현실과 그것이 초래한 위기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렇다면 언론산업이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

점은 필연적으로 그 안의 주력 활동인 저널리즘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이 틀림없다. 

  

 

  



 

  

Ⅲ. 한국저널리즘의 위기 

  

위에서 본 언론산업의 왜곡에서 초래된 경제적 존립위기는 필연적으로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저널리즘은 본질적으로 주력 상품인 뉴스라는 정보상품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보상품은 정보소비자들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투성이들을 

발굴하여 재빨리 알려주는 데서 기본적인 부가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널리즘은 본질적으로 문제 제기적이고 비판적인 뉴스상품을 생산할 때 판매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부수적으로 공동체의 민주주의 구현에도 기여하게 되는 법이다(김학수, 

1998b). 

 주력상품을 창출하는 저널리즘과 종속상품을 판매하는 광고분야가 한 언론사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언론사 운영의 기본 철칙이다. 왜냐하면 전자가 후자의 영향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전자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종국적으로 신자에 의존되어 있는 후자의 가치창출이 

감소되어 결국 전체 언론사 수익의 축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언론에서도 편집국과 

광고국의 활동들은 전통적으로 매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왔다. 예컨대, 편집국과 광고국의 

인사교류는 거의 상상할 수 없던 일이고, 광고국이 편집국에 작은 영향력이나마 미치려면 

경영진을 통하여 매우 조심스럽고도 우회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주력상품의 왜곡된 시장논리가 영존하고 판을 치고 있던 종속상품의 시장마저 고갈된 

상황에서 자연히 그 주력상품을 생산하는 저널리즘활동과 종속상품을 관리하는 광고분야활동은 

서로 긴밀한 유착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특히 동종매체간의 그리고 이종매체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주력상품의 우위를 점하기가 어려운 국면은 단기적 위기탈출의 방편으로 더욱 

종속상품의 판매에 집중하게끔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널리즘활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인들의 

취재업무는 상당부분 광고매출과 연관지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고분야활동의 영향력은 편집국의 

활동을 거의 압도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미 IMF구제금융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표 10: 언론인 부수확장 및 광고수주 요청경험 비율>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수의 언론인들이 

언론상품의 판매요원화 하고 있었다(김정기, 김학수, 1997). 

  

<표 10> 언론인 부수확장 및 광고수주 요청경험 비율 

  

언 론 사                있음            없음          합계 

  

중 앙 일 간 지          89.5            10.5          100 

  

지 방 일 간 지          93.8            6.3           100 

  

중 앙 방 송 국          5.1             94.9          100 

  

지 방 방 송 국          12.9            87.1          100 

   

비록 IMF사태 이후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현직 언론인들과의 

일상적인 담론과정에서 신문사의 경영진, 편집간부진 그리고 방송사의 경영진, 보도 및 

편성간부진들이 방송사의 프로듀서를 포함해서 일선 언론인들에게 노골적인 광고수주에서 광고주 

비위 맞추기를 주문한다는 소리를 더욱 자주 듣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언론사가 벌이고 

있는 각종 이벤트 사업들에 산업계의 광고주들을 끌어들이도록 언론사 경영진이 경제부문 관련 

언론인들에게 가하고 있는 압력은 너무나 노골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관련 뉴스가 

문제투성이 보다는 칭찬투성이로 변모할 가능성은 너무나 크다. 

저널리즘과 광고의 유착이 강화되면서 뉴스라는 주력상품은 더 이상 전통적인 저널리즘 성격인 

문제제기적이고 비판적인 상품가치를 창출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언론의 

취재보도는 문제의 원천이 누구이든 그 문제성의 경중에 따라 사회적 문제들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원천이 광고주 내지 광고수주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방향과 내용을 달리하게 된다. 광고주와 명확하게 연관된 취재보도는 "칭찬저널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잠재적 광고수주와 연관된 취재보도는 가벼운 읽을거리에 그치는 

"연성저널리즘"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취재보도는 대부분 

강자의 편에서 주도하는 "발표저널리즘"에 빠질 확률이 높다. 

 이런 한국저널리즘의 위기는 현재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다. 예컨대, 산업계의 회장, 사장, 

경영진들에 대한 신문, 잡지, 방송 등의 인터뷰기사들이 범람하는 것은 단적으로 칭찬저널리즘의 



대표적 사례이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언론사들로부터 너무나 빈번한 인터뷰요청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가 마비되고, 사절하기 바쁠 지경이라고 한다. 광고와 함께 

소위 ‘조찡기사’ 내지 특집기사가 자주 끼어들고, 그것들의 읽을 거리는 칭찬저널리즘이 아니면 

최소한 연성저널리즘에 속한다. 이미 한국언론의 관행이 되어버린 발표저널리즘은 언제나 강자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강자만이 살아남는 이 어려운 국면에서 강자의 논리를 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생존방법인 이상, 한국언론이 더더욱 발표저널리즘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사의 경제적 존립위기는 취재보도환경을 불가피하게 열악하게 몰아가고, 그런 만큼 

보도내용의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발표저널리즘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언론은 종속상품의 시장고갈로 생존을 위해서 다시 주력상품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동종매체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이종매체간의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주력상품의 가치창출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보도는 주력상품에서 최대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소위 선정주의(sensationalism)는 어떤 사안의 뉴스가치를 실제보다 크게 

인플레이션 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기사제목이 점점 더 커지고, 범죄기사를 불필요하게 

자극적이고도 자세하게 보도하고, 심지어 사진조작을 통하여 보도를 극화시키기도 하는 것은 

선정주의의 대표적 사례들이다(이재경, 1997b). 최근의 클린턴-르윈스키 스캔들에 대한 

한국언론의 보도양태는 선정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좋은 증거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국사회와 연관된 뉴스가치 때문에 한국언론에서 그렇게 자세하고도 크게 보도되었다기보다 

순전히 언론의 상품판매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선정주의는 방송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인다. 올해 들어 방송의 고발프로그램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보다 자극적인 주제들을 다룬 것이나 성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온갖 육감적인 내용들을 안방으로 

쏟아붓는 것들도 선정주의로 치닫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한국언론은 종속상품의 

시장고갈을 주력상품의 보다 강력한 선정주의로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언론산업의 왜곡이 저널리즘활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한마디로 저널리즘과 광고가 유착되면서 전통적인 저널리즘활동의 실종이었다. 저널리즘의 

원칙에서 바라볼 때, 악성저널리즘의 양태들인 칭찬저널리즘, 연성저널리즘, 발표저널리즘, 

선정주의만이 범람하는 위기의 저널리즘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보완기능 

  

저널리즘의 위기가 언론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다. 가장 큰 장애는 

언론상품이 문제제기적이고 비판적인 것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언론수용자가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위기대처능력의 상실이다. IMF구제금융 사태를 

불러오는데 언론도 한 몫을 했다는 비판은 바로 그런 문제점 지적을 기피하거나 간과한 것에 

연유된다(손병수, 1998). 그러나 IMF사태 이후에 더욱 심화되었으리라고 믿어지는 저널리즘의 

위기, 즉 저널리즘과 광고의 유착으로 칭찬저널리즘과 최소한 연성저널리즘이 보다 극성을 부리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일반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대광고주인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저널리즘활동이 친정부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여야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그렇다기보다 언론사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으로부터 

초래된 생존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여진다. 그렇게 될수록 언론수용자들은 언론의 

문제비켜가기로부터 위기대처능력을 더욱 상실할 수밖에 없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사회 곳곳에 

잠복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소위 IMF위기들은 햇볕에 가려진 채 더욱 곪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사고왕국의 오명이 지속되고, 언론의 책임론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칭찬저널리즘과 연성저널리즘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 비켜가기에 초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소위 언론피해의 소지를 담을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오히려 언론중재의 요청건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발표저널리즘과 선정주의가 극성을 부리게 되는 결과는 언론피해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열악한 취재환경으로 보도내용의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소홀해지고 그리고 강자의 

편에만 서는 저널리즘의 생존전략이 강자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표저널리즘으로 치닫게 만들 

가능성을 앞에서 본 바 있다. 그렇게 되면 보도내용에 자연히 수반되게 마련인 다른 한 축, 즉 

대부분 약자들인 반대 당사자 측의 견해가 무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은 곧 그들 약자들의 

언론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발포저널리즘은 강자편에 속하는 취재원에 대한 과보호로 

나아가고, 약자편에 속하는 취재원에 대한 과무시로 치닫는다(김학수, 1998a). 바로 여기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활동은 그런 약자들에 대한 과무시에서 초래되는 언론피해를 부분적으로 

구제해주는 주요 보완기능이 된다. 

광고라는 종속상품의 판매시장이 고갈되면서 언론이 뉴스라는 주력상품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되었지만, 동종매체간 내지 이종매체간의 주력상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뉴스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선정주의의 극성을 쉽게 목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 선정주의 또한 

문제성을 더 큰 문제성으로 부풀리는 과정에서 문제성의 원천이 된, 대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약자의 취재원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다. 방송의 고발프로그램들에서 흔히 

보여지는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무분별한 노출과 공익성의 미명아래 거의 위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몰래 카메라 촬영과 몰래 녹음은 약자들의 언론피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명확하고 

매우 가치 있는 공익성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모든 합법적 및 윤리적 수단들을 동원하고서도 

취재가 불가능할 때 비로소 동원되어야 할 은폐적 취재보도(undercover reporting)가 

한국언론에서는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창근, 1998). 이런 선정주의의 피해에 

대해서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주요 보완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보완기능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언론피해 당사자들, 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약자들인 그들에게 중재신청 

동기를 부여하는 캠페인활동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이상, 본 논문에서 우리는 언론의 상품적 특성들에 특별히 주목하려고 하였다. 그래야만 소위 

IMF사태 이후에 나타난 언론환경변화를 명료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취재보도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동시에 그런 상황은 

한국사회라는 공동체에 어떤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는지 그리고 좁게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보완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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